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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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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18년	OECD	주요국	성장률(%)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 일본

2.9

1.6 1.3 0.9

2.7

1인당	국민소득(만	달러)
세계	7번째	30-50클럽

'16 '18

2.76

3

청년(15~29세)	고용률(%)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명) 상용직	근로자	비중(%)

고용률(%)

'16 '18

66.1
66.6

임금상승률

'17 '18

3.3%

5.5%

노동생산성	향상

'16 '18

101.5

105.8

수출금액	추이(억	달러)

10 12 14 16 18

사상최대	6,052억	달러	수출
(세계	6위,	'18년)

거시경제 고용

외환보유액(억	달러)
사상	최초	4,000억	달러	돌파(세계	8위)

'16

3,711

'17

3,892

'18

4,037

'16

1,266

'17

1,296

'18

1,343

'16

49.5

'17

50.2

'18

51.3

'16

41.7

'17

42.1

'18

42.7
실업률

9.8 9.8

9.5

가계소득	상승세	(전기비,	%)

근로자가구 저소득	근로자가구

'16 '17 '18

'16년	대비	연간노동시간

74시간	감소

'16 '18

2,052

1,978

74시간↓

1,707

6,000

OECD평균('16)

남북정상회담	3회
판문점	'18.4.27,	5.26,	평양	'18.9.18~2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남북공동참가,	아이스하키	단일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GP(10개소)시범철수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한반도	생태계	복원	산림협력

사상	첫번째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18.6.12

'16 '18

0명

170가족	833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	왕래	인원(명)

'17 '18

115

7,498

北탄도미사일	발사	및	NLL	침범

'16 '18

15회

5회

0회

탄도미사일	발사 NLL침범

평화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600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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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대기업	순환출자	현황(개)연간	상생결제액(조원)

'16 '18

94

5

정부	R&D	예산(조원)

선박수주액(억	달러)
7년만에	세계1위	탈환

(시장점유율	42%,	잠정)

'16 '18

44

259

'18 '19

19.7

20.5

혁신성장

공정·상생

평화

주변	4국과	긴밀한	소통·협력	강화

신북방	신남방	정책,	경제영토	확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ODA	예산	규모(억원)

신북방	지역(CIS)	수출액(억	달러)

외국인이	본	대한민국	이미지(%)

'16 '19

24,394

32,003

'16 '18

69

108

'14 '18

긍정	46.9

부정	20
부정6.5

긍정	80.3

신남방	지역	수출액(억	달러)

아세안 인도

'16 '16'18 '18

745

1,003

156
116

긴밀한	한미	공조,	비핵화	및	평화정착	기반	마련

양국관계	신뢰회복,	경제협의체	재가동

셔틀외교	복원,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대응

19년만의	국빈	방문,	남북러	삼각협력	등	추진

외교·국제

'16

66

'17

93

'18

107

벤처	투자	금액(조원)

'16

2.15

'17

2.38

'18

3.42

수소차	보급(개,	누적) AI	R&D투자확대(억원)

'17

177

'18

889

'19

4,000

'16

1,300

'17

2,000

'18

2,700

신설	법인	수(개)

'16

96,155

'17

98,330

'18

100,000	이상
잠정치

청년창업(39세	이하,	전년동기비)

'17 '18

24,442개

26,166개

94.6%

최초	20조원	돌파

역대	최고치
역대	최고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	5년	→	10년

•환산보증금	상향으로	전체	임차인	90%	보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9%	→	5%

•카드수수료	우대	수수료율	적용확대

	 (0.8%)	연매출	2	→	3억원	이하,	(1.3%)	3	→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시범	실시	'18.12월

•세계최초	5G	상용화('18.12월)	

•국내	데이터시장	15조원	돌파
	 (전년비	5.6%↑)

•바이오헬스	수출	71억	달러

•독자기술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규제샌드박스	도입

평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국방예산(조원)

참전	명예	수당

병	복무기간	단축(육군기준)

국방개혁	2.0
국방	전	분야	체질	개선	추진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	조성

'16 '18

0명

17,989명
723억원

'17

40.3

'18

43.1

'19

46.7

'16

20만원

'17

22만원

'18

30만원

'18 '22

21개월
18개월

최근	5년
최고	수준(36%)

8.2%

병	봉급	인상(병장기준,	천원)

'17 '18

1단계

'20 '22

216
405

540

676
87.8%인상

국방·보훈

역대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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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00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17,	7.5만명	→	'18,	8.3만명	→	'19,	11.3만명

100원	택시	수혜인원

'17 '18 '19

연	144만원
연	156만원

연	240만원

'17 '18

22만명

(100개	시군)

36만명

(126개	시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7

20만원

'18.9월

25만원

'19.4월

30만원*

'17

20만원

'18.9월

25만원

'19.4월

30만원*

*소득하위	20% *생계·의료수급자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원)

서울	-	춘천서울외곽

4,800원

3,200원

6,800원

5,700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혜가구		
	 '18.12월	잠정

	 -	1단계	생계·의료급여	:	약	3.4만	가구

	 -	2단계	주거	급여	:	약	14만	가구

사회복지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확진 사망

12%

전체 보행자 음주운전

'16 '18(잠정)

4,292

3,777

'16 '18(잠정)

1,714

1,484

'17 '18(잠정)

439

281

AI	발생건수

메르스	사망자	수

'16~'17	동절기

'15

'17~'18	동절기

'18

383

186

1

22

38

0

구제역	발생건수

산재	사망자	수

'16

21

'17

9

'18

2

'16.9월

722

'17.9월

755

'18.9월

730

*	'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안전사고

사회

연간	요금할인	규모

문화콘텐츠	수출액	증가

해외한류	동호인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	→	25%)효과

요금할인	가입자	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17.8월 '18.12월

1.29조원

2.85조원

'17 '18

68.9억	달러

75억	달러

'17 '18

73백만명

89백만명

'17.8월 '18.12월

1,552만명

2,448만명

'16 '18

1,309개

1,495개문화콘텐츠

1.36조원↑

•K-Beuaty

	 세계시장	점유율	9위	/	수출	5위

			('17년)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개	포함

사회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아동수당	지급(만원)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가구

국공립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

'17 '18

41.2%

100%

'17 '18

24.5만명

26.1만명

'17 '18.9월

0

10

보육·교육

'17

6.3만명

'18

6.4만명

'19

9만명

'16

2,859

'17

3,157

'18

3,602

'16

9,810

'17

10,395

'18

10,896
574개소 501학급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17)	중위소득	90%이하	→	('18)	120%이하

'17 '18

57만명

69만명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133억원,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
(약	582억원,	'18년,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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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원)

인지지원등급	판정현황

'17 '18

7,530

8,350

'18.1월 '18.12월

374명

11,271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65세이상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50%	→	30%

•치매국가책임제	본격화

	 -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	기준) 기존 개선

상복부초음파('18.4월) 16만원 6만원

뇌·뇌혈관	MRI('18.10월) 66만원 18만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18.7월) 15만원 8만원

교육급여(천원,	중고등	기준)

'16

95

'17

162

'18

290

국민건강

민생·주거안정

사회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시장	매매가격	동향(서울)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

서울	일반공급	무주택자	당첨자비율

'17 '18

12.7만호

14.8만호

9.3

0.47%

0
0.26%

-0.08%

9.17 10.29 12.24

9.13	부동산대책

'17 '18

98만호

136.2만호

’17.1.1일~8.2일 ’18.5.4일~12.30일

69.6%

98.0%

0.09%

민생·주거안정

•청약가점제	확대,	무주택자	우선추첨	등	청약제도	개편

•수도권	신규	공급택지	개발	추진	30만호

•규제개선(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	통한	도심내	공급확대	추진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확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지역

쌀	산지가격	회복

'16

128,660원

'17

155,579원

'18

193,376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

지방소비세율	인상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청년영농·영어정착지원금	신설
(월	100만원	수준)

'15/'16 '17/'18

33곳

167곳

'18 '19

11%

15%

'19 '22

70곳

300곳

'18 '19

1,700명

3,500명

4%P

지역경제·지방분권

•495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

	 '19년	예산,	8.6조원

•571개	국가사무	일괄	지방이양

•추가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

	 3.3조원	확충

안전

HACCP*	적용식품	생산율(%)

'16

68.7

'17

83.9

'18

85.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	수

'17 '18

급여	280명

총	2,667명

급여	798명

계정	1,869명

•	미세먼지	저감조치

	 -	경유차	배출	저감

	 -	친환경차	확대

	 -	LNG	등	친환경	발전	가격경쟁력	제고

	 -	봄철(3~6월)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조정	등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16만실,	~‘19.2월) 미세먼지(PM2.5)	농도(전국)

'17 '18

25㎍/㎥
23㎍/㎥

석면건축물	포함	학교

'17.6 '18.2

13,066교

11,291교

생활안전

•계란	산란일,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	등	표시	의무화

•24시간	365일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우리국민	보호

*	식품의	위해요소분석하여	단계별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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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가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구상(’17.7월)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17.11월)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에	대한	의지를	천명

•평창동계올림픽('18.2월)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합의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7월	6일

2월	9일 6월	12일

4월	27일,	5월	26일 9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베를린선언

북미정상회담

12월	26일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01

3 0
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 北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NLL	침범	횟수

1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번째회 회 (2018)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빈 환영 리셉션,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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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18.12월)			

	 *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추진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완료(’18.11~12월)

	 “DMZ	평화	관광이	활성화	되고,	’18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최고치(26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평화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평화

하늘·땅·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18.9.19.)채택	

•상호	적대행위	중지(’18.11.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18.10.27.)

•GP	시범	철수(’18.12.12.)

남북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170가족, 833명의 이산가족 상봉(’18.8월)

•	2018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회(농구·탁구	등) 공동참가

•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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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화	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마련,	

국방	전	분야	체질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북핵·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 적기 구축, 상비병력 감축·병 복무기간 단축, 

 군 첨단화 등 국방인력 구조개편 추진

	 	병력감축	:	(’18년	말)	60만명	→	(’22년)	50만명	/	병	복무기간	단축(육군기준)	:	(’18년)	21개월,	(’21년)	18개월

•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대상	확대,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의무화	등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18년 병 봉급 87.8% 인상(병장기준 216,000원 → 405,700원)

• 사망 및 공무상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등 끝까지 지원

• 개인 휴대폰 사용,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 외박지역 제한 폐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주둔 및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지속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방위지침’ 및 각종 전략문서에 한미 간 합의 (’18.10.31)

•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

 (’18.6~10월, 한·미 공동점검)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2

2.0 87.8
국방	전	분야	체질개선	추진

(’18년)	

병	봉급	인상률

(’18년)

병	복무기간	단축

(육군기준)

국방개혁 18
21(2018)

(2022) 개월 %

병	봉급	인상(병장기준,	원)

2017 2018

1단계

2단계

3단계

2020 2022

216,000

405,700

540,892

676,115

87.8%인상

33.3%인상

2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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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보훈

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 생활지원금 생활이 어려워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제도 신설 (’18년)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17,989명에게	723억원	지급

•	보상금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의 보상금 인상

	 	보훈보상금	:	(역대정부	평균	인상률)	3.7%	→	(’18년	인상률)	5%

	 	참전명예수당	:	(’16년)	20만원	→	(’17년)	22만원	→	(’18년)	30만원(36%	인상)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폭 확대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	125,290원	기준	본인부담금	25,058원	→	6,264원(75%	감소)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발굴,	독립유공자	포상	355명(전년비	86명	증가)

•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 노력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18.1월)	및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확정(’18.12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03

30 20217,989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최근	5년대비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18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처음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명만원 명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18년)

기존 개선

20%

5%

50% 50%
30%

45%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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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18년	31,000달러	상회	추정)

• 세계 7번째로 30-50클럽 가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30-50클럽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8년	6,052억	달러)

• 사상 최초 수출 6천억 달러 돌파(세계 6위)

	 	 역대	수출액(억달러)	:	1위	6,055(’18년)		2위	5,737(’17년)		3위	5,727(’14년)

• 무역규모 1.1조 달러, 세계 9위(’18년, 잠정)

•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1,159억 달러, 잠정)

• 신북방 지역 수출 4년만에 100억 달러 상회

04

3 76
30-50클럽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1인당	국민소득
(’18년	기준)

사상최초	수출
(세계	6위)

번째세계천억	달러만	달러

’18년	OECD	주요국	성장률(%) *	자료	:	OECD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2.9

1.6

2.7

1.6
1.3

0.9

7,000

6,000

5,000

4,000

수출금액	추이(억	달러)

10 12 14 16 18

6,055’18년	6,000억	달러	돌파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시에도

양호한	성장세입니다.(’18년,	2.7%)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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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이	개선되며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 임금 상승폭 확대로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가계소득 개선

	 가계소득	증감(전년비):	(’17.3분기)	2.1%	→	(’18.3분기)	4.6%

• 견조한 소비흐름 지속

	 소매판매(%,	전년비):	(’17)1.9	→(’18.1/4)5.0	→(’18.2/4)4.7→(’18.3/4)3.8

’18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18년	외환보유액은	4,03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8.12월말	현재

국가신용등급(AA)	역대	최고치,	외국인	투자유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S&P	기준)	:	중국·일본보다	2등급	높은	수준				외국인	투자유치	:	’18년	269억달러			

경제
Ⅲ

가계소득	증감(전년비,	%)

2017.	3/4 2018.	3/4

2.1
1.7

4.6

7.5

전체 근로자가구

소득·소비

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기타	거시지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600여 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는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뼈 아픈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시 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거시 경제지표는 양호한 만큼, 국민·기업과 힘을 합쳐 정부가 전력투구한다면 반드시

 고용불안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	올 한 해,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의 근본적인 일자리창출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영역에서 산업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양성과 함께, 일자리 어려움이 큰 청년·여성·어르신 등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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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이상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18.7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18.8월, 경사노위)

고용의	양적	성장은	다소	둔화	되었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온라인화·무인화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로 연간 취업자가 9.7만명 증가에 그침

• 다만, 고용률(15~64세)은 66.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청년·여성의 고용률은 지속 상승

05

1,343 17.2
'18.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18.12월)

1,377
'18년	상용직	취업자	수

만명 만명 만명

상용직	취업자	수(만명)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명)

1인이상	명목임금상승률(%) 5인이상	명목임금상승률(%)

2016 2016.12

2016 2016

2017 2017.12

2017 2017

2018 2018.12

2018 2018

1,306
1,266

3.8 3.8

1,377 1,343

5.5 5.2

1,343
1,296

3.3
2.7

(’18.1~10월	누계평균)	
(’18.1~10월	누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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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7.2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18.12월)

•맞춤형	일자리	5.9만개	창출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일자리	충원	

	 	소방·경찰	등	현장민생	공무원	3.6만명	충원

	 	간호·간병(0.3만명),	장애인	활동보조(0.6만명)	등	2.1만명	/	’19년	9.4만명	추가	충원	예정

농어업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있습니다.

•청년 영농·영어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으로 청년 창업 지원 ’18년	1,700명,	’19년	3,500명

•새로운 직업 및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직업	: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등(’19년	제도화	→	’22년	2,800명)

	 -	새로운	일자리	:	도시농업	관리업,	생활승마서비스업	등(’19년	390명	→’22년	2,200명)

	 -	공동체기반	일자리	:	사회적농업,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19년	1,445명	→	’22년	9,900명)

경제
Ⅲ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8만명의 청년을 정규직 추가 채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소요기간 단축 및 장기근속 유도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	(’17)	17.1만명	→	(’18)	17.3만명(추정)	

•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증가 지원 강화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	(’16년)	14년	11.1개월	→	(’17년)	15년	3.5개월	→	(’18년)	15년	4.9개월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만 50세 이상을 대상, ‘상담-훈련-재취업’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

청년(15~29세)	고용률(%)

2016 2017 2018

41.7

42.7
42.1청년

여성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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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포괄범위가	가장	넓고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중소기업 규제 차등 적용

	 -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도입(’18.10)

•적극행정 지원

	 -	신산업분야	감사자제,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체계를 先허용-後규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 신속한 시장출시 허용(103건)

•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30건)

• 수소·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현장애로 171건 해소 

06

4+1 1,800
규제	샌드박스	4법	통과
행정규제기본법	상임위	통과(’18)

규제개선	방안	확정

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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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갈등ㆍ이해상충으로	해결이	지연된	‘Big	Issue’를	해결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규제혁신	첨단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체외진단분야	‘先진입-後신의료기술평가’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	확대(현행	4	→	34%)

•	데이터 규제혁신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	데이터	결합	허용	등

•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해외여행	국민불편	해소	및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개설	(’19.5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	매진하였습니다.

•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신(’17.12월)	→	47건

•	경쟁제한	규제혁파(’17.12월)	→	25건

•	영업ㆍ입지	규제정비(’18.4월)	→	38건

•	창업규제	혁신(’18.10월)	→	105건(86개	업종)

•	시장진입ㆍ영업규제	혁신(’18.10월)	→	40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	행정조사	혁신(’17.12월)	→	175건

•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18.5월)		→	113건

•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개선(’18.6월)		→	157건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	367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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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국민의	규제애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공유경제 등 Big Issue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례

사례

개인	외국인	관광객	안내시,	단체와	같이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	최소	1억원)

진료기록	사본	필요시	의료기관	직접	방문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요건	완화(2천만원	내외)

	 *개선방안	연구용역중

	본인	인증·확인	후	온라인	사본발급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18.9)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업 창업 지원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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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Network-Data-AI)을	구축하였습니다.

•	네트워크	 모바일라우터	기반	5G	서비스	상용화(’18.12월),	’19.	3월	세계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

•	데이터	 국내	데이터	시장	15조원	돌파(전년대비	5.6%↑),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성장	추진

•	인공지능	 AI	전문기업수	증가(’16년	27개	→	’18년	43개),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23년)

																					*	미국과의	기술격차	:	’16년	2.4년		→	’18년	1.8년(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미래혁신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수소경제	 세계적인 수소기술을 활용,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목표

																											*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성공,	핵심부품	99%	국산화,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50%

																											*	수소차	보급(대)	177(’17)	→	889(’18)	→	4,000(’19)	/	수소충전소	구축	’18년	15기	→	’22년	310기

•	스마트공장	 	 	 ’19년 4천개를 포함해 ’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

•	스마트산단	 	 	 ’19년 2개 → ’22년 10개 조성

•	스마트팜혁신밸리	 	 ’19년 2개 → ’22년 4개 조성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22년 2개 조성

•	친환경에너지	 	 	 	’18년 2.99GW 재생에너지 보급

•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본격 추진

																									 	*	바이오헬스	수출	71억	달러(전년대비	30.9%↑,	’18.상)

•	우주           독자기술 ‘누리호’ 시험발사체, 차세대소형위성 1호 등 

                    발사 성공, 우주 주권국으로 한단계 전진

07

5 20.53.4
’19년	정부	R&D	예산

최초	20조원	돌파

’18년	12월,	세계최초	상용화 ’18년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조원조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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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	하였습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모험펀드	10조원(~’22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65개소),

	 																												‘지역	혁신창업	허브’	등	→	’18년 신설법인 수 역대 최고인 10만개 돌파

	 																																		신설법인	수	:	(’16)	96,155	→	(’17)	98,330	→	(’18)	100,000	이상(예상치)

•	민간중심	벤처	혁신	벤처확인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	진입장벽	완화	등

		 																									→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3.4조원), 벤처투자 회수 역대 최고치(2.7조원)

•	연대보증	폐지	업력에	관계없이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18.4월)

																						(기존)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17.8∼)	→	(개선)	업력	관계없이	폐지

•	성장지원펀드	조성(8조원)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전략	추진

	 *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	Post-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	자동차	자동차	부품산업	생산성	활력제고	및	미래차	전환	지원

	 노후차	교체	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	대폭	확대(현	1.5%	→	’22년	10%)

•	조선·해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	자율운항·수소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확보

	 ’18년	수주량	1,263만CGT로	전년	대비	67%	증가(잠정),	’11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총	1.5조원)

	 한국해양진흥공사(’18.7)	등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20척)	등	총	57척	발주

•	섬유·가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

경제
Ⅲ



18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甲乙관계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08

10790 7,155
연간	상생결제액('18년),

최초	100조원	돌파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해소

('18년)

조원이상	해소 억원

하도급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원가정보	요구	금지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가맹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

•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

유통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대형쇼핑몰·아울렛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입점업체	보호	강화

대리점
•반복적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	상향조정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유형	고시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

•하도급	 공정위	조치에	따라	’18년	2,103억원	하도급	대금	지급

•가맹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	감소(27.5%	→	15.5.%)

•유통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	증가(74.1%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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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 이상 해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	’16년	94개	→	’18년	5개

•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엄중 제재

	 '18년	과징금	401억원	부과,	법인	6개,	개인	12명	고발

• 정보공개, 재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유도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	추진

•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18.7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유도

	 	 ①	사내벤처	육성	대기업	참여	확산

	 	 			12개	대기업	신규도입,	’17년	대비	60%↑	

	 	 ②	대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확산	

	 	 ③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운영(7,155억원,	’18.12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18년 연간 상생결제액 최초로 100조원 돌파('18년, 107조원)

부정청탁과	적폐	등	일상	생활속	낡은	관행들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지속	추진	

•	국민들에게	상실감·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적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중심	△보조금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세무조사	등	생활적폐	지속적	발굴·추진

경제
Ⅲ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결과(’18.9월)

			▷	국민	중	75.3%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국만	중	87.5%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대기업	순환출자	현황(개)

'16 '18

94

5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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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국고분	:	(’17년)	8,600억원(41.2%)	→	(’18년)	2조	587억원(100%)

가정에서의	양육도	지원합니다.

•74만 6천명의 만0~6세 아동(전체 25.7%)에 가정양육수당 지급(’18.12월 기준)

				*	만	0세	:	20만원,	만	1세	:	15만원,	만	2~6세	: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8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 만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19년 1월 소득 요건 폐지, ’19년 9월 만7세 미만으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7년 373개소, ’18년 574개소 신설

•국공립유치원	’17년 585학급, ’18년 501학급 신설

09

100 10
아동수당	지급누리과정	국고지원

만원% 574
501

국공립유치원	신설('18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설('18년)

개소

학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

2017 20172018 2018

12.9

24.814.2
25.6

유아

OECD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66.9%) 

감안, 지속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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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	(’17년)	24.5만명	→	(’18년)	26.1만명

•	다함께돌봄센터	확대(’19년	150개	→	’22년까지	총	1,800개	신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확대

	 (’18년)	연	600시간(중위소득	120%	이하)	→	(’19년)	연	720시간(150%	이하)

	 	수혜	가구	(’17년)	6.3만	가구	→	(’18년)	6.4만	가구	→	(’19년)	9만	가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대폭	인상

	 	초등학생	:	(’17년)	41,200원	→	(’18년)	116,000원	중·고등학생	:	(’17년)	95,300원	→	(’18년)	162,000원

•	’18년	특수교사	1,173명	증원

	 	특수교사	확보율	:	’17년	67.2%	→’18년	71.9%

고졸취업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재직자	:	약	9,000명(’18년)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초기	자산형성	지원

	 1인당	장려금	3백만원	:	(’18년)	2만4천명	→	(’19년)	2만5천	5백명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18년부터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	:	(’17년)	약	57만명(중위소득	90%	이하)	→	(’18년)	약	69만명(120%	이하)

사회
Ⅳ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2017 2018

24.5만

26.1만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가구

2017 2018 2019

6.3만 6.4만

9만

유아·초등

초·중·고

대학



22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18.9월)

•’19.4월부터 노인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장애인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 (26만명 혜택, ’18.9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 16만명)의 급여액을 ’19.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인상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2년	17천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22년	8개소)

10

1.814
3.4

20 25
가계통신비	경감

(’18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혜가구(’18.12월	잠정)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18.9월)

조원만	가구

만	가구
1단계

생계·의료급여

2단계

주거	급여만원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수급자 증가

	 	 1단계(’17.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2단계(’18.10월)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단계(’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제외



23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3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외곽(4,800	→	3,200원,	33%↓),	서울춘천(6,800	→	5,700원,	16%↓),	수원광명(2,900	→	2,600원,	1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사 착수(’18.12월), 개통시 수도권 통근시간을 최대 80% 단축

• 전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를 도입, 주민 이동권 보장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17년 27개 → '18년 36개), 도서민 일일생활권 보장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 연간 약 1.8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 EBS 교육사이트 무제한 사용서비스 출시,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12만명 우선지원('19년~)

사회
Ⅳ

•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변동하면 선정기준액도 당해년도 노인인구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변동되어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분이시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계속 포함되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3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원) 100원	택시	수혜인원(명)

서울	-	춘천서울외곽 수원	-	광명

4,800

3,200

20182017

22만

36만
6,800

5,700
2,900

2,600

33%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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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복부초음파(’18.4월), 뇌·뇌혈관 MRI(’18.10월) 등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18.7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비용부담 해소(’18.1월)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노인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어린이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 → 5%)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여성 :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 적용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담 간호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돕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15 81.3 25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2인실)	비용	절감

치매안심센터	설치

조원 개소

건강보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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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Ⅳ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18.7월)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에 따라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18.7월)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서비스는	확대하겠습니다.

•중증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17.10월)

•신경인지검사(’17.10월), MRI검사(’18.1월) 건강보험 적용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담ㆍ검진ㆍ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ㆍ요양시설을 5년간(’18~’22년) 단계적 확충

국민	의료비,	얼마나	줄어드나요?

1.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	만성	신장병,	빈혈,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세	남아,	신이식술	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1일	입원한	경우

	 	 당초	본인부담	총	의료비	4,395만원	중	1,243만원	부담	환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397만원만	부담	(약	68%부담	감소)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	폐암진료로	약	3달간	총	3,986만원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66세	환자*의	경우

	 *	단,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통해	1,877만원을	지원받아	약	47%의	의료비	경감	

	
3.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50→30%)

•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해	치아상실한	65세	어르신이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임플란트	1개	시술을	받은	경우

	 	 당초	총진료비	약	124만원	중	62만원	부담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로	37만원	부담	(약	40%	부담	감소)

치매국가책임제

재난적	의료비



26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은 강화했습니다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약가점제 확대, 무주택자 우선 추첨, 1순위요건 강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및 관리 강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및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30만호 규모), 도심 내 규제개선(상업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내 공급확대 추진

12

98
공공임대주택공급
(전국,	’18년)

서울	일반공급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자	비율

% -0.18
'18년	전국	전세가격	

하락세로	전환

%

서울	일반공급	무주택자	당첨자	비율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17.1.1일~8.2일9.3

0.47%
0.45%

0.26%

0.10% 0.09%

-0.05%
-0.08%

9.10 9.17 9.24 10.29

11.26

12.24 ’18.5.4일~12.30일

69.6%

98.0%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9.13	부동산대책

14.8
12.7(2017)

(2018)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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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민간임대주택 35% 증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신혼 특별공급 2배 확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등 어르신 주거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
Ⅳ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수급자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

2017

기존

20172018

개선

2018

12.7만호

81만가구

98만호

14.8만호

95만가구

136.2만호

서민	주거	안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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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있는 삶’을 탈피하고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18.3월)

	 	300인	이상	사업장(’18.7월~),	연장근로를	제한없이	실시할	수	있는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및 생산성 향상 지원(’18.5월)

•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간 지속 감소

	 	임금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시간)	:	(’16년)	2,052	→	(’17년)	2,014	→	(’18년)	1,978

	 	 (’18.10월까지	실적	기준	예상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출산·육아·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인상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	(’17년)	150	→	(’18년)	160	→	(’19년)	18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자(명)	:	(’16년)	7,616	→	(’17년)	12,043	→	(’18년)	17,662

• 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개)	:	(‘16년)	948	→	(’17년)	1,053	→	(’18년)	1,111

13

1,978 8,350 105.8
2,052 7,530 101.5(2016) (2018) (2016)

(2018) (2019) (2018. 3/4)

최저임금	인상 노동생산성	지수연간	노동시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8.10월까지	실적기준	예상치)

시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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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10인 미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중심)

	 	지원실적('18년)	:	총	66만개	사업장,	264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원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최저임금법 개정, ’18.6월)

•	최저시급 환산시,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	포함 명확화(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18.12월)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의	30%	공제(추가	1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18년	2만명	/	근로자	적립시	기업·정부	지원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저소득층 문화향유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17년	152만명→’18년	159만명/	스포츠강좌	이용권	‘17년	40,826명→’18년	43,750명

	 	’16년	2,595개	→	’17년	2,657개	→	’18년	2,749개

사회
Ⅳ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고시('18.8월)할 때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1,745,15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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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4

❷	산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30여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현행	도급인가	대상인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원청의	책임	범위를	사업장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

• 건설현장 휴일공사 제한, 발주기관 책임강화

	 	건설현장	사망자	수,	4년	만에	첫	감소	전망

								2018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0명
건설현장	사망자	수

2018.9

344

2017

506

2016

499

2014

434

2015

437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❶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 보행자 중심 체계 전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예방·관리 강화

	 	음주운전	처벌(‘18.12)	: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음주운전	기준(‘19.6)	:	면허정지	0.05%	→	0.03%	이상	/	면허취소	0.10%	→	0.08%	이상

전체 보행자 음주운전

2016 2016 20172018(잠정) 2018(잠정) 2018(잠정)

3,777

1,484
281

4,292

1,714
439

94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	감소

% 30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여년1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16년	대비)

%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교통사고·산재·자살)

12%

13.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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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내실화

•안전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실명제 및 점검결과 공개 등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약 600만개 시설물의 안전정보 DB 구축 및 대국민 공개 기반 조성

피해복구

지원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국고 추가지원(160억원)

•주택 피해자 재난지원금 44% 상향(전파 900 → 1,300만원, 반파 450 → 650만원)

정보전달

체계개선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발송 단계를 축소(기상청·행안부 → 기상청 직접 발송)

•총 14,365기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 마련(`18.12.)

안전
Ⅴ

메르스(MERS)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철저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 메르스 환자 1명 유입되었으나 초기 격리 및 긴급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확산없이 종료

• 조류인플루엔자 농가의 조기신고, 선제적 이동중지 명령, 반경 3km 살처분 원칙 적용 등

 신속한 초동 조치

➌	자살	자살자	수	감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과학적 분석에 근거, 지역사회와 함께 자살예방 집중 추진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개통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금지,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메르스	사망자	수 AI	발생건수 구제역	발생건수

2015

확진 사망

2016	/	17	동절기 201720162018 2017/18	동절기 2018

22 2

383

9

21

38

186

01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18.10월~’19.2월)	운영중,	’18/19년	동절기	현재까지	AI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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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경유차 배출 저감 경유차를 줄이고 배출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770	→	3,000만원),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 친환경차 확대 LPG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친환경차	47만대(’18년까지	누적,	전기차	5.7만대,	수소차	889대,	하이브리드차	41만대)

	 	 →	’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7만대	보급(수소버스	2,000대	포함))

 	충전	인프라	확충(민·관	합동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설치,	수소충전소	310개소	구축)

• 친환경선박 확대 LNG추진선 보급,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선박가의 10%지원)

• 발전 LNG등 친환경발전 가격경쟁력 제고 / 봄철(3~6월)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확대 등

• 국제협력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15

47 241.5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미세먼지	저감위한

친환경차	보급	(’18년	누적)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18년	기준)

시간만대 만여대

365
일

•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노후한 석탄발전소 폐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석탄발전소(발전5사)의	초미세먼지	발생량(만톤)	:	(’16년)	3.07	→	(’17년)	2.67	→	(’18년,	잠정)	2.19	

• 앞으로도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제한, 봄철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	때문에	석탄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18년	미세먼지(PM2.5)	농도	:	25	→	23㎍/㎥으로	2㎍/㎥	개선(△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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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국내생산 가공식품 중 약 85%가 HACCP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유통

	 	HACCP	적용식품	생산율	:	(’16)	68.7%	→	(’17)	83.9%	→	(’18)	85.2%	

•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적극	차단	(’17)	평균	88일	소요,	75%차단	→	(’18)	21일,	84%

해외안전	지킴센터,	24시간	365일	재외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나 해상 피랍 어선 선원 3명 전원 무사 석방(’18.4월) 

•일본 홋카이도 지진 발생시 국민 약 6,000명의 신속한 귀국 지원(’18.9월)

•태풍 위투 사이판 강타시 군 수송기 파견, 고립된 국민 799명 괌 이송(’18.10월)

•리비아 피랍 우리 국민의 조속한 무사 석방을 위한 노력 경주

안전
Ⅴ

성희롱

성폭력

• 공공·민간·교육·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18.3월)

• 가해자 처벌의 법정형과 징계수위 상향(’18.10월)

스토킹

데이트	폭력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일시보호 등 맞춤형 지원

가정

폭력

•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 해외 음란물, 성매매 사이트 차단(64,678건, ’18년 기준)

• 웹하드상 불법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154,215건(’18년) 삭제

•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18.4월), 상담·삭제 등 종합 지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이버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27년까지 ‘무석면학교’ 실현 추진

• 유·초·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석면	건축물	포함	학교

11,291교

13,066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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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 거점 활용, 

 14개 지정 규제혁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산업	위기대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조선업황 회복지연 등에 대응하여 지역 지원대책 수립

• 예산지원 자동차, 조선 등 위기지역 지원

	 *	9,300억원	규모	추경,	1,730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편성·집행(’18년)

지역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투자	프로젝트 ’19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 패스트트랙(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통한 조기 사업 착수

•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한 조기 추진

	 	공급자	중심(인구수	기반)에서	수요자	중심(접근시간	기반)으로	정비,	(예시)	1곳	/	3만원	→	도보	10~15분

16

167 148.6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
(’17년	+	’18년)

생활	SOC	사업	예산
(’19년	기준)

지역곳 조원

광주·전남

울산 초소형	전기차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에너지	첨단부품

충남 수소에너지

세종 자율차	서비스

대전 스마트안전	산업

전북 스마트	농생명

에너지	신산업

부산 해양	ICT융합

경남 항공부품

제주 화장품	및	식품

대구 지능형	의료기기

경북 전기차	부품

국가혁신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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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추이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2016.12

128,660원

2015	수확기

122,372원

2017.12

155,579원

2018.12

193,376원

2019

70곳

2022

300곳

• 역대 최초 햅쌀 가격 형성 전 선제적 시장격리

• ’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37만톤) 등 총 72만톤 정부매입

	 	20년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	산지가격	회복(’15년	수확기	122,372,	’16년	128,160	→	’18년	193,376원)

• 어촌뉴딜30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	’19년	70개소	→	’20년	70개소	이상	→	’22년까지	300개소

• 상부시설 준공, 규제개선 등 통해 항만지역 민간투자 지속 확대

	 -	항만인프라	민간투자	유치:	’16년	1.1조원	→	’17년	1.3조원	→	’18년	1.6조원

	(’16년)	1,087억원	→	(’18년)	3,714억원	→	(’19년)	약	2조원(계획)	

농촌

어촌

항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바꾸겠습니다.

• 지역주도 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 노후 주거지에는 기초적 생활인프라 확충

• ’17년 전 시범사업(68곳)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18년 대상지  대폭 확대 

	 	뉴딜	사업대상지	:		’17년	68곳,	’18년	99곳	선정(’15/’16년,	33곳)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Ⅵ

인천	5

세종	2

대전	3

전북	7

광주	5

제주	2

부산	7

울산	4

경남	8

전남	8

경북	8

대구	7

강원	7

충북	4

충남	6

경기	9

서울	7개	지역

’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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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능을	과감히	이양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의·안전 등과 관련된 571개 국가사무 일괄이양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국회	제출

	 -	장기	미이양	사무	신속이양을	위한	66개	법률	일괄개정	추진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분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의	원리	명시,	정책결정·집행과정의	주민참여권	명시	등

	 △	자율성	확대	:	국가-지방	사무배분	기준	마련,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

	 △	책임성	확보	:	지방의회	의정활동	종합공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국가의	시정·이행명령	등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추진 (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등 제·개정안 마련)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출,	청구연령	하향(19	→	18세)	등

	 △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활성화	: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제안사업	신청	획기적	증가(’16년	4.3조원	→	’18년	8.5조원)

17

571 303.3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

획기적	지방분권을	위해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추진

국세	지방이양

개 년조원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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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3.3조원	확충하였습니다.

• 국세 3.3조원 지방이양 완료(‘19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소비세율	4%p.	인상(부가가치세액의	11%	→	15%)

지역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 1단계 재정분권(‘19~’20년)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10%p.)으로	8.4조원	이양

	 -	소방안전교부세율	단계적	인상(25%p.)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

• 2단계 재정분권(‘21~’22년)

	 -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혁신	추진

	 -	지방세	추가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	이양	등

지역
Ⅵ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비세율

11 15
+3.3

% %

조원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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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4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한미 FTA 개정, 철강관세조치 면제 및 대이란 제재 예외 확보 등 국민경제 밀접 현안을 

   원만히 해결

중국 • 정상ㆍ고위급간 소통 통한 양국관계 신뢰 회복

  • 경제협의체 재가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분야 진전

일본 • 셔틀외교 복원·고위급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반 마련

  •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대응

러시아 • 19년만의 러시아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 정상간 우호, 신뢰 강화

  • 정상간 합의에 기반,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 남북러 3각협력 한-러 공동연구 개시

18

1,159 53.2
기업환경평가	결과

(세계은행)

G20	국가	중	1위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19년	ODA	예산규모

억	달러 조원	 위

신남방정책	

• 3P 분야(사람, 상생번영, 평화)에서 아세안 및 인도 등과의 협력 강화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1,159억 달러)

외교다변화의	길,	남북으로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

•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11월, 포항)으로 러 극동과 포괄적 협력의 장 마련 

• 중앙아 국가들과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추진중 

• 2018년 한-러 교역 31%(248.2억 달러), 한-중앙아 교역 49.1%(29.7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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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한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류문화의 해외진출 확대

	 	문화콘텐츠	수출액	:	’17년	68.9억달러	→	’18년	75억달러

	 	 해외	한류	동호인	수	:	’17년	73백만명	→	’18년	89백만명

	 	K-Pop	:	BTS	빌보드	차트	1위(앨범	부문)

• 게임 : 배틀그라운드 100개국 1위, 1일 1억명 접속

• 캐릭터 : 핑크퐁, 유튜브 100억뷰 

• K-Beauty : 세계시장 점유율 9위 및 수출 5위

	 	(’17년)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4개	포함

• 해외 28개국, 1495개 정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

	 	(’16년)	1,309개		→	(’18년)	1,495개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 완화(’18.4월 변경 이후 16,788건 변경)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서비스 제공(’18.10월)

• 전국민 출입국자 절반이 자동출입국심사 사용(’16년 36% → ’18년 50.8%)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협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19년 ODA 예산 규모 3.2조원으로 확대('18년 3조482억원, 1,521억원 증가)

• ODA 규모 확대(1,312개 → 1,404개), ‛개발협력전략회의’ 신설 등 통해 체계적 지원

• 해외봉사단 등 청년 해외진출 기회 제공(5,315명) 및 민간 참여 확대(84개 → 111개)

세계가	본	대한민국

국제
Ⅶ

•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결과 190개국 중 5위(’18년)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 140개국 중 ’18년 15위 (’17년 17위) 

• 언론자유지수 : ’16년 70위 → ’18년 43위(국경없는 기자회)

• OECD 정부 신뢰도(34개국) : ’17년 32위 → ’18년 25위

• 씨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1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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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육아부담

경감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확대 

   (’18.9) 소득하위 90%, 만6세 미만 → (’19.1) 만6세 미만 모든 아이 → (19.9) 만7세 미만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소득무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6세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양육비 지원(74.6만명, ’18.12)

육아지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유치원) 501학급(’18) →  1,080학급 신설(’19) 

   (어린이집) 574개소(’18) → 550개소 신설(’1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

      * 지원 시간 : (’17) 연 480시간 → (’18) 연 600시간 → (’19) 연 720시간

        대상 확대 : (’18) 중위소득 120% 이하 → (’19) 중위소득 150% 이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아파트, 주민센터 등 활용, 지역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

      * (’17) 160개소 → (’18) 205개소 → (’19) 276개소

      * 이용인원 (’17) 66.5만명 → (’18) 95.1만명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 시,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 (’18) 상한200만원/월 → (’19) 상한250만원/월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확대  

   (’17) 13세미만, 연 144만원(7.5만명) → (’18) 14세미만, 연 156만원(8.3만명)

   → (’19) 만 18세 미만, 연 240만원(11.3만명)

아동

학교안전

•통학버스 안전 강화  
   - 모든 유·초·특수학교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설치(1만5천여대, ’18)

   - 승하차 문자전송, 위치알림서비스 (’18, 500대 → ’19, 700대)

•학교 미세먼지 관리

   - 모든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74,860실 추가 설치, ’19.2)

   - 미세먼지 ‘나쁨’이상시, 질병결석 인정(’18.4)

•학교시설 석면 제거  

   - ’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추진

      (’17.6~’18.2, 전국 1,775교(8.5%) 석면제거)

•학교 내진보강
   - 지진위험지역 7년내 보강 완료(연간 1,000억원) 

      그 외 지역, ’25년부터 12년내 내진보강 추진(연간 1,000억원)

대상 분류 지원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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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초등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초등 돌봄교실) 초등 1~2학년 중심 돌봄 확대

       * ’17년 24.5만명 → ’18년 26.1만명 → ’19년 28만(예상)

   -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 방과후 예체능 등 맞춤형 돌봄 확대

       * 현 23개소 → ’19년 150개소 신설 → ~’22년 1800개소

청소년

교육지원

•교육급여 지원 대폭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부교재·학용품비 지원 

      (초) (’17) 41.2천원 → (’18) 116천원 → (’19) 203천원, 

      (중고) (’17) 95.3천원 → (’18) 162천원 → (’19) 290천원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18년, 9천여명)

   -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자산형성 지원(1인당 3백만원)

•특수교사 1,173명 증원 

  (확보율 ’17년 67.2% → ’18년 71.9%)

청소년

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17) 약 256만건 → (’18) 약 298만건 지원)

   - 청소년 쉼터 (’17) 123개소 → (’18) 130개소 → (’19) 138개소

   - 청소년 동반자 (’17) 1,146명 → (’18) 1,261명 → (’19) 1,316명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17) 약 1.2만명 → (’18) 약 1.8만명

   -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등 학업취득 지원센터 확대

      * (’17)202개소 → (’18) 206개소 → (’19) 213개소

   - 건강검진 지원 및 지원사항 확대

      * 건강검진 (’17) 5,019명 → (’18) 5,134명

      * 지원사항 (’17) 건강검진 → (’18) 건강검진, 확진 지원, 출장검진

청년

생활안정

•주거안정(2.2만호 → 2.8만호)

   - (주택공급)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행복 70%, 매입,전세임대 30~50%)

   - (기숙사)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등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 ’17~’18년 추진실적 : 29,166명(실입주 14,450명) 

•금융·재정 지원

   - (임차보증금) 만34세·연소득 3.5천만원 이하 中企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18년 247억원 → ’19년 831억원), 한도 확대(3,500만원 → 1억원)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확대(한도 500만원)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2천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19)

   - (교통비) 산단내 中企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18. 15.4만명)

대상 분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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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청년채용 인원: (’16) 13.8만 → (’17) → 15.8만 → (’18) 22.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17) 4.5만 → (’18) 15.4만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대학 졸업후 2년내 구직활동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청년희망키움통장 5000명 → 10000명

   - 생계수급 저소득층 청년(15~34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이상)의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탈수급시 1,440만원)

교육비 

부담 경감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3억원)

•’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 원))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 사립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대상 확대 : (’17)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57만명) → (’18) 120% 이하(69만명) 

•다자녀 장학금 확대 
(’17) 셋째 이상 자녀(5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17만명)

가족

주거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3만호 → 4.3만호)

   - (국민임대) 평균소득 70% 이하 (행복주택) 평균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2)    

  평균소득 1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신혼부부 자금융자 확대 (4.3만가구 → 8만가구)

   - (구입자금)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2.2억원(2자녀 2.4억원)

   - (전세자금)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지방 1.6억원

출산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17.10월)

   - (’18) 중위소득 130%, 최대 4회 → (’19) 중위소득 180%, 최대 10회 시술비 지원 

  (’18. 47억원 → ’19. 184억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 → 유급10일)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중 5일분 급여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20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급여 지급(90일간 월 50만원, ’19)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도200만원)

대상 분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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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19) 신규 2,500명 지원

   - 경력 및 전문성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18) 2,000명 → (’19) 5,000명

   - 신중년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정규직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월40만원

일과삶균형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 

   (’18년 2만명 → ’19년 8만명)

  ※ 분담비율 : 근로자 50%(20만원), 기업 25%(10만원), 정부 25%(10만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18.7~),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19.7~)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해당 비용에 30% 공제(추가 100만원 한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18)6,642명 → (’19)1만명

   - 만50세이상 퇴직자 중 사회공헌 희망자

   - 참여수당 2천원 / 시간, 실비 8 → 9천원/일 지급

전직지원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제공 

   (’17)23,009명 → (’18.11)28,112명 → (’19)3만명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18) 300명 → (’19) 500명, 

   신중년 기초 ICT 직업훈련(’18) 1,327명 → (’19) 2,000명

   신중년 폴리텍 캠퍼스 (’18)10개 → (’19)14개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19년 7만개 확대(월30시간, 27만원)

•사회서비스형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만개 신설 (월 최대 66시간, 70만원 수준)

•시장형 : 60세 이상, ’19년 1만개 확대(시장형사업단 연 210 → 230만원)

생계 보장

•기초연금 인상

  (’18.9월) 최대 25만원 → (’19.4월) 소득하위 20%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월 최대 11,000만원) 감면(’18.7월) 

요양·돌봄

•65세 이상 노인 틀니(’17.10월)·임플란트(’18.6월) 본인부담 인하 50% → 30%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17.9월) 20~60% → (’17.10월) 10%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18) 166개소 → (’19) 254개소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61개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종사자 9600명 → 11800명)

   - 종사자 (’18) 9,600명 → (’19) 11,800명)

   - 주2회 전화, 주1회 방문 등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대상 재가·시설 급여 및 가족요양비 등 지원 (’18년)67만1000명 → (’19년)77만3000명

대상 분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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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일안자금)

	-	’19년에는	5인미만	사업장	우대	지원(월	15만원,	’19년)

①	근로자	1~9인	사업장(두루누리사업)	:	납부액의	80%~90%	절감

	 -	 대상확대	:	월보수	(’18)	190만원	→	(’19)	210만원	미만

		 -	지원비율	유지	:	(’18)	80~90%(신규가입시)	→	(’19)	동일비율	적용

②	1인	소상공인(근로자無)

	 -	 고용보험	:	보험료	30~50%	지원

	 -	 산재보험	:	가입	허용업종	확대(제조업	8개	분야,	’18.	1)

	 	 →	음식업	등	서비스업	추가,	’19)

①	우대수수료율	적용확대

	 -	(0.8%)	연매출	2→3억원	이하,	(1.3%)	3	→	5억원	이하

	 -	(온라인	판매업자,	’19)	3.0%	→	1.8~2.3%

	 -	(개인택시	사업자,	’19)	1.5%	→	1.0%

②	소액결제	업종의	수수료	부담	완화(’18.7)	:	연	200~500만원	절감

③	0%대	수수료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시범실시(’18.12)

①	환산보증금	상향	:	전체	임차인의	약	95%	보호

②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9%	→	5%

③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	5년	→	10년

④	지역상권법	제정	추진	:	건물주·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	상권을	집중지원

⑤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대규모	점포	등록	776개	시장

①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	강화(’18,	최대	100만원	→	’19,	200만원)

②	전직장려수당	인상(’18,	75만원	→	’19,	100만원)

③	구직촉진수당	지급(’19)	:	월	30만원	한도,	3개월간	지급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대상	8/108	→	9/109로	상향

	 **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19)

②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③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500	→	1,000만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19)

④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연매출	2,400	→	3,000만원	미만,	’19)

⑤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9)

	 -	연령요건	:	30세	이상	→	폐지

	 -	재산기준	:	1.4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소득요건(만원)	:	(단독)1,300	→	2,000,	(홑벌이)2,100	→	3,000,	(맞벌이)2,500	→	3,600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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